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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estry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in Korea have been implemented under 
various related acts. These acts include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nd 
Framework Act on Forestry enacted by each administration.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encourage a variety of mountain villages and forestry development policies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 between the relevant acts. Nowadays, the fields of local 
development have evolved and become integrated not only by infrastructures but also in 
various fields such as multi-functional industries including tourism, green care, cultural 
welfare, etc. Therefore, the current legal system may not effectively accept and support 
various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olicies and projects. This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necessity of reorganizing th-e related legal system through a field survey of planners, 
residents and analysts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legal systems and projects.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tried to deter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en, suggested alternative methods related to the legal system for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The scope of the study is as follows: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relevant 
laws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2) field survey to determine the legitimacy and validity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legal system.

Keywords: forest business, integrated forestry plan, legal system, mountain village 
and use plan,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olicy

Introduction
현재 임업 및 산촌 공간의 개발과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 산림과 관련하여「산림기본법」, 산촌 및 임업과 관련해서는「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이하, �임업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토계획법
의 경우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하는 전 국토의 합리적 계획을 통한 질서 있는 개발 및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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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하고 있으나, 산촌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산촌 공간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법을 확대‧적용
함으로써 여러 연구 때문에 농산촌 지역개발의 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Song, 2003; Lee, 

2011; Seong et al., 2011; Lee and Kim, 2016) 산림면적은 ̀ 15년 말 기준으로 6,335 ha 국토의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사유림은 4,250 ha로 67.1%를 차지하고 있어, 국토의 43.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 중 약 80%는 인구소멸지역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산촌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1) 또한 임가소득은 ̀ 18년 기준 3,648만
원/가구당으로 농가 대비 86.7%, 어가 대비 70.4% 수준으로 열악한 임업경영여건에 머물러 있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임업과 산촌진흥촉진법 등 현행 관련 법령 등은 공간적인 접근보
다는 임업진흥과 산림관리 및 보호에 중심을 두고 있어 체계적인 공간개발을 통한 산촌의 정주여건개선, 산림융복
합 산업육성 등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들어, 타 부처(국토부)의 정책사업의 경우, 공간개발과 더불어 지역산업과 사
회유지, 녹색치유(green care) 등 정책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 및 사업 등이 명확한 법적 

체계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산림융복합사업을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기반의 마련은 시
급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경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국토교통부2)의 경우 「지역 개발 및 지
원에 관한 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등을 제정·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농산업과 관련해서는 「농촌 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6)」(이하, �농촌융합산업법�)
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 중이다. 산촌 지역의 경우, 「산림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 「임업진흥법」 등을 근
거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 융복합사업과 연계성 결여, 법률 상호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효율적
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특히, 최근에 산림 융복합 경영 등 산촌개발과 관련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에
서 산림 융복합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현실과 내용 등을 바탕으로 산림 융복합 및 산촌 지역의 통합적 개발사업과 관련 법체계의 

현황과 법률적 특성, 지원한계 등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법률개편의 필요성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산림 융복합 제도
개편 당위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림 융복합 법제도 개편방안의 목적으로 신규법률의 법률상의 

체계와 내용적 범위를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산촌지역개발 및 산림비즈니스의 외연적 범위 확장

산촌지역개발과 임업은 산촌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임업생산기반, 주거환경개선, 문화복지, 경관, 

소득증대, 역량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18 - `27)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주민 참여, 임업, 산촌 6차산업화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지원, 리더양성 등 농촌지역개발사업과 유사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도 농산물 생산위주,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서 농업
과 지역자원의 다원적 가치증진, 농산업 융복합화, 치유, 문화복지 등 다각화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통합적 산촌지역개발과 산림융복합도 임업뿐만 아니
라 다양한 경제활동, 주거, 환경, 인프라, 교육, 교통, 사회복지, 소득 증대 등 다양한 분야가 결속된 특성을 지니며 한 

가지 집중적인 정책투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시스템적인 특성이 있다.

산림융복합은 내용적 확장, 부문적 접근(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적 접근(territorial approach)로 변화하고 있는 시
점에서 위와 같은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근거법, 절차법 및 시행법 마련을 통
해 통합적 산촌지역개발의 내생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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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산림비즈니스의 범위는 목재생산, 임산물 생산단계에서 벗어나 산림의 다원적 기능과 국민복지, 산림
서비스, 국토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 범위로 확대가 필요하며, 산림 융복합 비즈니스의 범위는 단순 임
산물생산, 목재생산 범위에서 광역적인 개념의 영역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공간적 범위에서도 산촌, 산림지역에서 

확대된 범위로 배후 산촌, 농어촌, 거점읍면, 소도시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임업자원과 연계한 

임산물 가공품을 임업의 2, 3차 산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닥나무를 가공한 한지, 임산물을 먹여 키운 축산물, 임
산물을 퇴비로 활용한 농산물, 산촌에서 가공한 황태 등을 산림산업의 유형을 세분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Fig. 1).

Fig. 1. Extensional expansion of forestry business.

산림 및 산촌 관련 법률 현황과 법 개편을 위한 F.G.I (focus group interview)

산촌과 관련해서 최상위법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제123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Choi et al., 2007). 하지만 산림, 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Fig. 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어촌 관련 법률은 「헌법」, 「국토기본법」, 「국토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하, �국가균형발전법�)부터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촌융복합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15.6)」(이하, �농촌융합산업법�)까지 다양한 법률이 상호 연계되어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고, 산촌지역은 산촌, 산
지, 산림, 임업 등으로 크게 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산촌지역은 산림기본법을 근거법령을 산촌과 임업은「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진흥법�)」, 산
지 분야는 「산리관리법」, 「산지보호법」, 산림은 「산림기본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약칭 �산림휴양
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 (약칭 �산림자원법�)」, 「산림복지진흥에 관한법 (약칭 �산림복지
법�)」등의 법률들이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이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산지, 산촌, 임업, 산림 등 구분하여 개별법과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산림 융복합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현재 부재하다. 산림융복
합과 관련성이 높은 「임업진흥법」의 경우에도 임업구조개선, 산촌지역 진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법10조
(임산물의 가공업의 지원 등)의 내용에서는 임산물 가공업자의 가공시설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산
림 융복합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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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산촌 관련 법률 현황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한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따라, 산림융복합관련 법체계의 타당
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FGI는 2017년 8월, 

9월, 강원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평창군의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의 애로사항 및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Fig. 2. The legal system of relevant forestry.

Results and Discussion

산촌지역의 경영실태 및 문제점

산림의 소유구조를 보면 국유림 25.5%, 공유림 7.4%, 사유림 67.1%이며, 사유림의 ha당 평균 임목축적은 138.3 m2으
로 국유림, 공유림에 비해 낮고, 산림소유규모에 있어서도 1 ha 미만이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들의 면적
이 늘어나고 있어 지자체 등에서 산림산업을 추진하면서 산주 동의 등을 취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연
도별 임야면적 변화도 2004년 65.1%에서 2017년 현재 63%로 감소하였다. 국내총생산(GDP: 17,303천억원) 대비 임업
은 0.6%인 91,240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핀란드 (72.9%), 스웨덴(68.7%), 일본(98.5%) 다
음으로 4번째로 임야면적비율이 높다. 2017년 농림어업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가3)수는 약 8천 호로(농가 1,042천 호), 

임가인구는 195천 명으로 농가의 8%로, 산촌지역 전체인구 13.6% 수준이다. 이는 산촌지역의 산업형태가 임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형태별로 보면, 재배임업 7천 가구(전체 90.4%) 비재배임업 4천 가
구(전체 임가 5%), 비재배 및 재배임업 4천 가구(전체 임가 4.9%) 수준이며, 주요 재배품목별로는 떫은 감 재배가구는 

24천 가구(30.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나물 22천 가구(27.4%), 약용작물 16천 가구(19.3%), 밤 12천 가구(14.6%) 

순이다.

2016년 기준 임가의 임업 총수입은 2,121만원으로 농가소득(3,719만원)의 57% 수준이며, 전국 공동체 생산조직
(18,476개)과 비교해 볼 때, 산촌지역은 2,494개로 13.5%이다. 2017년 농림어업조사의 임산물 판매유통경로를 보면, 

소비자 직거래 35%, 농협 16%, 수집상이 15% 순으로 특히, 가공업체의 3% 수준으로 2, 3차 후방산업 등과의 연계성
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산촌생태마을, 사후관리, 산촌의 6차 산업화 등 개별적인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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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큰 틀에서의 전략이 부재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촌정책사업을 발굴, 실행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열악하
다. 또한 인구비율이 낮은 산촌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저하 및 농업농촌에 편중된 예산지원으로 인해 산촌의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사업 추진이 곤란한 것이 현실이다. 임가인구는 2015년 210천명 수준으로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17.9% 감소하였고, 이 중 전업임가는 9,4%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겸업임가(90.6%)이며, 최근 들어 임가 인구감소, 지
역고령화 등은 향후 산림경영 실현의 위협요인으로 통계청(2016년) 자료를 통한 임가 경영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50

대 27%, 60대 33.3%, 70대 이상 30.1%를 보인다.

산림 융복합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산림정책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와 산림청 2019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참고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보듯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사업은 「산림기본법」, 「임업진흥법」, 「산림자원
법」 등에 근거를 두고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림청 개별사업의 경우, 근거법의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사업별 특성이 대부분이 기존 개별법에 포함되어 있는 법령내용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별법의 근거를 두고 추진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 Relevant law related of forest project and policy.
Classification Policy and project Relevant law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Scale of forest production complex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1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7,8,9,10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ry resource act｣ article 64

Promotion of infrastructure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orest business

Forestry management subsidy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 act｣ article 64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 (financial support)

The productization support ｢Framework act on forestry｣ article 21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4,7,8,9,10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ry resource act ｣ article 64

Korea forest 
service
(KFS)

Expanding of income basic infra and 
reinforcement of competitiveness
distribution information provision & 
reinforcement of post-management

-

foster of forest-welfare complex -

Central mountain village district project -

HRD of mountain and promotion 
community vitalization activities

-

promotion accessibility and quality 
enhancement of forest care service

-

invigorate the forest leports -

Improvement of forest landsca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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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융복합 법제의 내용적 특성

산촌융복합 관련 직·간접적인 법률을 추출하기 위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분야별 검색을 통해 관련 법률
(8개)과 관련 법률조항을 Table 2와 같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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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분야, 8개 법률을 공간적인 역할과 법률에서 담고 있는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재분류해 보면, 공간적인 측면
에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국가균형발전법」등으로 분류가 되고, 산촌지역
은 「산림기본법」,「임업진흥법」,「산지관리법」,「산림보호법」,「산림복지법」,「산림휴양법」으로 구분
되어 있다. 내용적 측면은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두 가지 측면을 구분해 보면, 「국토계획법」, 「국가균형발전특별
법」, 「산림기본법」은 계획수립의 근거 법률, 「임업진흥법」, 「산림복지법」, 「산림휴양법」은 사업시행근
거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은 규제를 위한 절차법으로 규정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양한 산림 정책(사업)들이 법률 상호 간의 연계성을 통한 통합적 산촌개발 및 임업정
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고 분석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하위 법률간 중복, 복잡한 법률체계의 구성
과 운영으로 산촌지역주민과 정책을 수행하는 참여주체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는 결국에
는 상향식 주민참여 방식을 통한 통합적 산촌지역개발 및 산림융복합을 통한 지역활성화, 효율적 예산 집행, 성과평
가, 자립화 등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산림 융복합 정책은 자원발굴, 기획 및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주민참여 등 산림 융복합 정책과 개발 사업들도 근거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는 것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산림 융복합 근거법령 마련은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
다.

산촌지역 관련 법률의 내용적 특성

산촌지역 관련 법률들의 내용적 특성과 지원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지원내용을 17개 규정 항목을 기
준으로 분석하였다.

① 정책지원 근거 법률인 「국토계획법」, 「산림기본법」은 기본계획수립, 사업구역(산촌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 임업육성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② 사업시행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임업진흥법」은 계획수립, 사업구역(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운영, 행위
제한, 인력양성, 행위제한, 재정지원 등 사업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③ 산지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산지보호법」, 「산지관리법」은 사업구역(산림보호구역), 용도지구(보전산지 

등), 행위제한, 수수료 등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

④ 복지 및 휴양과 관련된 「산지복지법」, 「산지휴양법」의 경우에는 계획수립, 사업지구(산림복지단지), 위
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타 부처의 유사 법령인 「지역개발지원법」, 「농촌융합산업법」의 경우, 사업계획 및 시행, 규제뿐만 아니
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지원, 인력양성, 재정지원 등의 관련 지원정책 분야도 포괄적으로 포함
하고 있다는 점(Park et al., 2019)과 비교해 볼 때 산림 관련 법제의 경우, 산촌지역개발 및 산림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촌지역개발 및 산림 융복합 정책 등이 「주민참여·자원 발굴→계획
수립→시행→평가→자립화」 등 선(先)계획 후(後)시행의 개념과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상향식 지역개발을 목적
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관련 법제들은 근거 법률, 절차법, 지원법률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복합적으
로 수행되는 산림 융복합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해석해야 하는 등의 애로
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각 법령에서 제시하는 내용 등이 상충함에 따라 법령의 적용 기준이 주관적인 경향에 

따라 상의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한 가지 예로써, 산림기본법의 산촌진흥지역, 산촌진흥시책수립을 규명하고 있
지만, 임업진흥을 위한 진흥권역의 설정 및 산촌개발사업계획수립 및 지원 등은 임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
합적 지역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개발과 지역산업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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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각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보완대책의 하나로 법률의 분법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 농업분야에서 「농촌융합산업법」과
「도농교류법」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정비법」 제5장(농어촌산업 육성ㆍ지원)은 제

72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73조(농어촌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제74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
기구의 지정), 평가(제76조)로 구성되어 농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농촌융복합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MAFRA, 2013)에서 별도법으로 「농촌융합산업법」을 2015년에 

제정하였다. 이외 농업 분야의 분법의 사례로써는「축산법」을 「축산법」과 「말산업육성법」으로 분법하여 별
도 법률로 제정한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개발 분야에서 신규정책 사업을 추진을 위한 신규법률 제정사
례도 찾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정책사업인 도시재생사업 등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지원에관한특별법(2013년 제정)」, 「지역개발지원법(2015년)」을 제정하였다. 산촌지역의 경우, 「산림기본법」
과 「임업진흥법」정책사업 시행을 위한 근간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시대적인 변화와 흐름에 소
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림 융복합 분야 현행 법률의 한계와 관련 지역·지구 양산에 따른 문제점

산촌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지역개발정책인 생활환경정비의 경우, 「농업식품기본법」 제54조(농촌
주민의 복지증진), 「농어업인삶의질법」제5장(농어촌지역개발), 「농어촌정비법」 제4장(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산림기본법」 제7조 임업의 진흥, 제8조 산촌의 진흥, 「임업진흥법」 제5장 산촌의 진흥 등이 관련되어 있다. 한 분
야에 여러 개의 법률에서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법률내용의 중첩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겠지만, 법률 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한 사업의 근거와 절차가 서로 다른 법에서 규정되다 보면 

사업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이라는 측면에서는 역기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단편적인 사례로써, 일반농산어촌개발의 중심지 활성화사업 경우, 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간의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대립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도·시군 관리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권자 협
의, 용지매수 등으로 사업 지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산림융복합정책의 체계적
이고 통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 자립화, 관리운영, 역량강화 등을 위해서는 근거법, 절차법을 동시에 규정할 수 있
는 통합적 법률 마련과 동시에 관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정비한 통합법으로서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
을 도입하여 종합적, 계획적으로 국토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4개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도지역을 공간의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용도지구로 지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토지에 대한 중복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시장·군수)은 조례에 의해 필요
한 지역, 지구, 구역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촌지역은 도시와는 달리 생활공간, 생산공간, 나아가 자연공간이 누적적, 중첩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역
으로 단일 기능을 수행하는 토지의 용도분화 달성에 집착할 경우 오히려 본래 기능의 발휘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Table 3에서 나타나듯이 다양한 산촌지역개발 관련 지역·지구의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본래 개발 목적 달성과 성과도출이라는 최적 시스템을 지원하는 장점도 있는 반면
에, 상호 중첩된 지역과 지구의 지정 등으로 적극적인 산촌지역개발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한 예로「농
어촌정비법」 제7장(마을정비구역), 「산림기본법」제28조(산촌진흥지역), 「임업진흥법」제19조(임업진흥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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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법령 모두 산촌지역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정비구역, 권역을 별개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의 많은 지역, 지구가 중복적으로 지정된 것은 지정에 대한 기준과 통제장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개별법
령에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또는 지구를 의미가 없는 곳을 지정
할 경우, 많은 행정적인 낭비와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행동의 제약과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통합적 산림융복합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의 산촌지역개발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지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산촌계획제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산촌지역계획 →산촌지역
계획관리구역→산촌개발사업지구(가칭)→산촌계획시설�로 연계되는 산촌지역계획 및 지역·지구의 위계정립이 필
요할 것이며, 계획수립 당사자인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협약(계약 등)을 

통해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Table 3. Main contents of related to law.

Classification Relevant law Competent 
authorities

Agricultur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xpansion project 
districts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 MAFRA

Village development zon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1

Rural tourism and resort complexes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82

Developing marginal farmland, etc. 
districts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94, 95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Farmland act article 28-(1)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Farmland act article 28-(2)-1 

Agricultural protection areas Farmland act article 28-(2)-2 

Rural convergence industry districts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ural convergence industry article 30

Baekdu-daegan protection areas Baekdu-deagan protection act article 6-(2) KFS

Buffer zones for Korea national 
arboretum

Act on the creation and furtherance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9 

Etc. of arboretum development 
project areas

Act on the creation and furtherance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6-(2)

Core districts Baekdu-deagan protection act article 6-(2)-1

Buffer districts Baekdu-deagan protection act article 6-(2)-2

Land for erosion control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4

Natural recreation forest districts Forestry culture and recreation act article 13

Provisions concerning forests for 
seed collection districts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ct article 13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districts

Framework atc. on forestry article 28

Forest conservation zones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7

Forestry promotion zone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s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19

Preserved mountainous districts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

Mountainous districts for public 
interest

Mountainous districts management act article 4

Forest welfare districts Forest welfare promotion act articl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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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현행 법률 활용현황
최근 산촌지역개발사업은 예전의 생활환경정비 뿐만 아니라, 농산업육성, 체험관광, 역량강화 등 다양한 사업내

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농어촌정비법」, 「임업진흥법」은 다각화되고 있는 산림정책(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정비사업의 분법화로 통해 

개별법이 제정된 사례를 볼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촌융복합산업, 체험마을육성지원 및 도농교류정책, 농촌
주거환경정비 등 특정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융합산업법」, 「도농교류법」, 「농어촌리모델링법」
등 별도의 법을 제정하였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의 농어촌정비사업의 운영을 위해 마을정비구역 제도를 규정하
고 있지만, 마을정비구역은 집단화된 면적인 개발(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등)에서 활용되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 

내에서 점적인 형태로 분산·연계되어 진행되는 산촌지역개발과 산림융복합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
다(MAFRA, 2008; MOF, 2017)

상향식 계획에 대한 지원 미흡
최근 제2차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촌지역개발사업은 상향식 주민참여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

나, 재정적 기반이 약한 지자체, 산촌, 공동체 등이 산촌지역개발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계획수립 등 재정 및 인력지
원과 중간지원조직, 평가 모니터링 등에 의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도 행정의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책사
업의 안정적인 자립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직운영, 시설물의 관리, 공동시설의 운영 및 법인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등 자립화 관련 법적 근거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점
현장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산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별사업 및 정책이 가진 본연적인 문제 이외에 외적 

요인으로 법·제도의 중복 및 혼재, 근거 법률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장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사업관계자가 산촌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장애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주된 이
유로 �사업과 관련된 명확한 지침의 부재�와 �근거 법령 혼재� 등으로 인한 사업시행 및 자립화 등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또한 법·제도가 자체가 가진 본연의 문제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겪었던 불명확한 지
침, 타 법률 규제로 인한 인·허가 등의 장애 요인에 대한 불편을 크게 호소하였다. 이런 불편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으로 법제도 미비, 정비 부족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근거 법률의 미비, 사업지침의 한계 등으로 인
해 업무처리의 지연 등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장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산림융복합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신규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업무혼선의 최소화 및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인 것을 알 수 있었
다.

산림 융복합 관련 법제 개편방안

산림 융복합 분야는 「국가균형발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 「산림기본법」, 「임업진
흥법」등 관련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산촌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임업진흥법」과 

「산림기본법」은 �예비계획→계획수립→시행→평가→자립화� 일련의 지역개발 과제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업별 사업시행지침은 특정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예산집행방법 등의 행정
집행과정을 지원하고 있어 보다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산림융복합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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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에서 보듯이 「국가균형발전법」, 「농어업인삶의질법」, 「산림기본법」,「임업진흥법」 등이 농산
업과 산림융복합의 근거 법률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나, 산림산업의 다각화, 산촌지역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다양화되고 산업 및 분야, 지역 간의 융복합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산촌지역개발 적용 등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산
림산업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하나의 근거 법률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원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림기본법」,「임업진흥법」 등 관련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촌지역개발과 

산림 융복합 관련 규정을 분법화하여 신규법률을 제정하고, 이와 동시에 관련 법률의 산촌복지, 문화 등의 관련 규정 

등도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산림융복합사업 추진을 이루기 위해「(가칭)산
촌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이하, 산촌활성화지원법)」을 제정하여 산림융복합 관련 사업들의 근거와 절차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도개편의 주요 내용
첫째, 신규법률에 적합한 산림융복합의 법적 개념의 재설정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산림융복합은 공간적으로는 

산촌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지역주민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공간)단위개발을 의미함으로, 현재 산
림기본법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촌의 개념, 임업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해 줄 필요가 있다. 산림융복합계
획의 법적 개념의 예로써 �산촌지역 자원의 활용과 연계, 지역주민참여를 기본적인 전제로 공공의 예산을 통해 산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촌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개발계획�으로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산림
융복합 사업의 공간적 범위도 현재의 산촌지역이 아닌, 산촌자원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취득하는 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사업시행을 위한 선계획, 후시행의 기본원칙을 담아야 할 것이다(MAFRA, 2017b). 「농어업인삶의질법」
과 「농업식품기본법」의 기본계획, 「산림기본법」,「임업진흥법」 등의 관련 기본계획을 통폐합하고, 일정주기
(3 - 5년)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산촌 활력증진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
다. 산촌활력증진계획은 상향식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적인 범위에서 지역개발, 산업, 산림보호, 복지, 휴양관
광, 치유 등 확장된 개념의 개발계획으로 「산림기본법」제29조의 산림진흥시책을 대체해 주는 상위계획으로 정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자체의 계획고권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하고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토계획의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산촌지역의 최근접 단위인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적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직접
적인 계획고권의 인정보다는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수립에 대한 참여 및 조정 등의 권한을 통해 간접적인 계획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방향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셋째,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지역, 지구제도를 운영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으나, 인구, 산업, 서비스 등의 밀집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간의 연계성을 강
화하여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MAFRA, 2017a). 하지만, 산촌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지
역의 과밀화되는 토지이용현황이 아닌 상태에서 광역 상위개념의 국토계획법의 지역·지구제에 의한 토지규제는 현
실적으로 큰 실효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현행 산촌지역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국토
계획법」상의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를 위해 �산촌활력증진구역�과 �산촌활력증진사업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촌계획시설의 기준정립 등의 규정을 통해 각종 인·허가 행정처리 간소화, 통일된 산촌지역개발 기준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산촌지역개발계획의 계획고권 확보를 위한 통합법 제정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지역의 계획고권이 실종된 

근본적 원인인 개별법 난립으로 인한 계획 상호 간의 체계모순 및 계획주체의 다양성에 있음을 고려할 때, 종래의 개
별법 체제 대신 산림융복합의 주체, 지역개발의 법적 근거 확보, 산림융복합사업의 절차 등 기본원리를 규율하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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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제정하여 산림융복합의 우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법에 의한 지방자
치분권의 강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헌법적 보장의 취지에 상응하도록 구현함과 동시에 산촌개발의 상향
식 발전이라는 양 측면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촌활성화지원법」의 성격과 체계
대안으로 제시한「산촌활성화지원법」은 농식품부와 산림청에서 산림융복합사업 및 산촌지역개발에 대한 근거

법과 사업법으로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것이다. 타 부처의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토계획법」과 동일
한 위상은 아니지만, 산촌지역 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담고, 개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법보
다는 위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보면, 「농어업인삶의질법」-「산림기본법」사이에 위치하도록 하고, 관련 법 조항
의 통폐합으로 통한 산림융복합 사업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촌지역활력지원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촌지역의 범위 정립, 산촌지역개발 및 산림융복합 사업 범위정립, 산촌
활력증진계획지역 지정, 주민협약,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업평가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산촌지역개발사업지구 지정 및 지원, 재정지원, 사업자립화 등의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임업
진흥법」과 관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임업진흥법」에 �산촌계획시설의 결정 및 입지
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 간의 위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의 수직적 또는 수
평적 통폐합을 통해 산림융복합 및 산촌지역개발을 위한 근거 법률이 마련된다면 부처별, 정책별로 중복으로 지원
되는 정책과 사업을 하나의 통합된 개발 목표에서 달성하고 산촌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Conclusion
산촌의 자연환경에서 발생되는 생태적서비스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증대와 귀농귀촌의 인구증가는 산촌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를 조성하고 있다. 산촌은 국토면적의 약 43.6%, 경지면적의 26%, 농가수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
어,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Lee et al., 2016).

이러한 산촌공간의 개발과 정비에 대한 현재 상위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개발법인 「산
림기본법」, 「임업진흥법」, 「산림보호법」 등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산림융복합과 관련된 법령을 구체
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헌법→국토기본법→국토계획법→농업식품기본법→농어업인삶의질법→산림기본법」 

등의 위계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임업진흥법」과 「산림기본법」은 산촌지역의 융복합사업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향식 산림융복합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법이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림융복합 및 지역개발 행정도 법률을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원
칙인 �법치행정의 원칙�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CRC, 2006, 2007), 현재의 여러 법률을 통해 정책의 근
거와 절차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정책목표인 산촌지역의 내생적 발전과 자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처
음부터 무리가 있는 것이다. 현행 법령 개정의 경우에는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의 통합적 개정이 없이는 실질적인 효
과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신규법률의 제정의 경우 다양한 정책사업 등의 일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내실
있는 정책사업의 추진과 실질적인 지역주민주도의 개발사업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현행법령의 개정보다 신규 법률(안)의 제정이 통합적산림융복합 

사업의 추진에 보다 적합한 제도개편으로 판단된다. 신규 법률 체계는 「국토계획법」과 동일한 위상은 아니지만 

산촌토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일부 담아야 할 것이며, 「농업식품기본법」, 「농어업인삶의질법」에 근
거를 두고, 「산림기본법」, 「임업진흥법」과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개별 사업법보다는 위계가 높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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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률은 기본법인 동시에 개발법의 성격을 동시에 보유함으로써 통합적 산촌지역개발을 총괄 지도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의 내용도 기본법과 사업시행내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장조사에서 파악되었던 법령 및 지침의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법률의 통폐합을 통한 

행정의 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법률은 계획수립권자의 계획고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위법과의 조
화를 위해 산촌활력증진지역 및 개발구 지정, 주민협약,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사업평가 및 지원조직 운영, 전문인
력 양성 및 활용, 재정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촌지역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고찰과 현장조사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진행한 결과로서 여러 가지 연구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
지만, 추후 산림융복합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제도개편 및 신규법령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자 한다. 보존과 보전을 포함해 산촌 공간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부처별 협의 필요할 것이며 보다 세부적인 산림융복
합 근거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상하위 법률의 개정과 신규법률제정의 국가정책적인 

필요성, 신규 법률 효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ootnotes
1) 산림청 업무세부계획. 2019. 산림청
2) 행정안전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
3) 임가는 ̀ 17년 현재 산림면적 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간 육림 작업실적이 있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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